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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상에서의 다양한 불

법행위를 통해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왔다. 특히, 북한이 정제유, 석탄 등의 해상

환적(換積)을 통해 제재를 회피해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1) 최근 국제사회는 해

상환적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미 해양경비대 버솔프(Bertholf)함이 동중국해 일대에 배치되어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선박을 탐색하고 있으며2), 한ㆍ미ㆍ일 국방부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불법 해

상환적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3) 

1993년 1차 북핵위기 이후 제재 및 포용정책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데 실패해 왔는데, 본 논문의 방향은 대북제재 혹은 포용정책 중 하나를 주장하

기 위함이 아니다. 대신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광범위하게 회피하

고 무용화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이라

는 현상을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ㆍ전략적 분석을 이어나갈 것이다.  

Ⅱ. 배경: 불법 해상활동을 통한 대북제재 회피 및 무력화

미국은 2019년 5월 9일 북한 화물선 “Wise Honest”를 압류하였는데, 이는 미국 

사법당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의 사유로 북한 선박을 

압류한 최초 사례였다.4) “Wise Honest”는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해군에 의해 억

류되었으며, 검색 당시 미화 3백만 달러 가치의 석탄을 싣고 있었다. 북한산 석탄 수

1)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19/171 
(1 February 2019),” p.4.

2) Gidget Fuentes, “Cutter Bertholf’s Indo-Pac Deployment highlighted Coast Guard’s National 
Security Role,” The U.S. Naval Institute News, July 24, 2019.

3) U.S. Department of Defense, “Japan-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
ng Joint Press Statement,” June 2, 2019, https://dod.defense.gov/News/News-Releases/News-R
elease-View/Article/ 1863648/japan-republic-of-korea-united-states-defense-ministerial-mee
ting-joint-press-s/ (검색일 : 2019. 8.29.)

4) U.S Department of Justice, “North Korean Cargo Vessel Connected to Sanctions Violations Seiz
ed by U.S. Government,” May 9, 2019, https://www.justice.gov/opa/pr/north-korean-cargo-ve
ssel-connected- sanctions-violations-seized-us-government (검색일 : 2019.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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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2017년 8월 통과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의해 금지되었는데, “Wise 

Honest”사건을 통해 북한이 보유 유령선박 등을 동원하여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약

화해옴이 드러나게 되었다.5) 

북한은 강력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의 밀수를 통해 자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6)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유엔 회원국의 대북 석유 수출의 

한도가 설정되었음에도 북한은 공해상 해상환적 등을 통해서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

고 있다.7)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18년 6월 2~9일 8일간의 짧은 기

간에도 6척의 북한 선박이 동중국해에서 선박식별이 불가한 소형선박과 금지품목을 

교환한 사실을 보고하였다.8) 미 재무부의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2019년 3월  국

무부 및 해양경비대와 함께 “대북제재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북한의 불법 선적 활동

에 대한 지침”을 갱신하였는데, OFAC은 북한이 2018년 최소 263척의 유조선으로

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아 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북한 유조선들이 선적량의 50%만

을 정제유로 채워 입항했다고 가정하더라도 189만 톤의 정제유가 북한에 공급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며9),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가 정한 한도의 4배에 가까

운 양이다.10) 또한, OFAC은 해상 석유환적이 가능한 28척의 북한 선박과 이들 선박

과 환적을 실시한 18척의 선박명부를 게재하였다.11)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석탄 수출이 유엔안보리에 의해 금지되

었음에도 북한 화물선들은 (1) 항로이탈 (2) 우회 (3) 배회 (4) 문서위조 (5) 제3국 

선박과의 환적 (6)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 송출 신호조작 등의 불법수단을 동원하

여 석탄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12) OFAC은 북한이 석탄 수출에 활용한 33척의 선박

명단도 게시하였는데,13) 데이터 제한으로 2018년 북한의 석탄수출량을 정확히 추정

5) Jeanne Whalen, “Kim Jong Un has a fleet of ghost ships sneaking around the high seas to 
beat sanctions.” Washington Post, April 24, 2019.

6)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China’s Sanctions Enforcement and Fuel Prices in North 
Korea: What the Data Tells us,” 38 North Special Report (February 2019), p.10.

7) S/2019/171 (1 February 2019), p.4.

8) Ibid p.14.

9) North Korean Sanctions Advisory, “Updated Guidance on Addressing North Korea’s Illicit 
Shipping Practices,” March 21, 2019, p.1.

10)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가 결정한 정제유의 대북수출 한도는 연간 50만 톤이다. 

11) Ibid, pp.13, 17.

12)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18/171 
(5 March 2018),” p.23.

13) North Korean Sanctions Advisory(2019),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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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Wise Honest” 사례처럼 척당 미화 3백만 달러어치의 석탄

을 적재시키고 33척을 총동원하였다고 가정하면, 2018년에도 척당 1회의 석탄 하역

(33회)만으로도 북한의 2017년 대중국 석탄수출량의 24%만큼을 수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 1> 참조)     

<표 1> 북한의 대중국/러시아 석탄(HS2701) 수출금액(미 달러 기준)

연 도 중 국 러시아

2016 $1,186,694,713 자료 없음

2017 $410,358,802 자료 없음

* 출처 : UN Comtrade14)

<그림 1> 북한의 불법해상환적 시행 구역

* 출처 : North Korea Sanction Advisory15)

북한 선박은 유엔안보리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크게 네 종류의 불법 수단을 사용

하고 있다. (1) 선박 자동식별장치(AIS)의 송출중단 및 신호조작 : AIS는 VHF 대역 

주파수를 통해 선박의 식별, 항해, 위치 자료를 송출한다. 북한 선박은 노출을 최소화

1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 2019. 6.29.)

15) Ibid,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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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항해 중 무단으로 AIS 전원을 끄거나 조작된 신호(선박명, IMO 번호, 

MMSI)를 송출한다. (2) 물리적인 선박 식별수단 위조 : 북한 선박은 위조된 선명과 

IMO 번호를 선체에 기재한 상태로 항해하여 시각식별을 어렵게 한다. (3) 해상환적 

: 해상에서 제재대상이 아닌 제3국 선박과의 환적을 통해 화물의 원산지와 목적지를 

속일 수 있다. (<그림 1> 참조) (4) 문서위조 : 선박이력부, 항해계획, 거래명세표 등

과 같은 필수문서를 위조한다.16)  

또한, 북한이 불법행위에 동원하는 선박들은 오래되고 안전상의 결함이 많은 선박

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 국적의 선박은 항만국 통제점검 (Port State Control safety 

inspection) 시에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17)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실시된 항만국 통제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북

한 국적의 선박은 다른 국적의 선박들보다 결함건수가 평균 2.57건 많으며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억류 건수는 3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참조) 

<표 2> 항만국 통제점검 결과 (2017년 1월 1일 ~ 2019년 5월 30일)

선박국적 점검횟수 평균 결함건수 억류건수

북 한 106 10.43 12

기 타 116 7.86 4

* 출처 : NK News Ship Tracker18)

Ⅲ. 현존하는 대북 해상제재의 효용과 한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엄격한 대북제재를 시행

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상제재의 수단 또한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

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 및 무력화하고 있기에, 현존하는 대북 해

상제재의 효용과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16) North Korean Sanctions Advisory(2019), pp.2-4.

17) S/2019/171 (1 February 2019), pp.15-16.

18) https://www.nknews.org/pro/nk-ship-tracker/ (검색일 : 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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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16~17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엔안보리는 

수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2016년 5월에 통과된 유엔안보

리 결의안 2270호부터 2017년 12월에 통과된 결의안 2397호까지 5건의 결의안은 

처음으로 무역거래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대북제재와 구분된

다.19) (<표 3> 참조) 

<표 3> 유엔안보리 결의안 대북제재 대상

결의안
금지품목

대북수출 대북수입

2397호

(’17.12.22.)

• Crude oil (4 million barrels)

• Refined petroleum products including 

diesel, kerosene (500,000 barrels)

• All industrial machinery (HS 84~85)

• Transportation vehicles (HS 86~89)

• Iron, steel, other metals (HS 72~83)

•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HS 07, 08, 12)

• Machinery (HS 84)

• Electrical Equipment (HS 85)

• Earth and Stone including magnesite 

and magnesia (HS 25)

• Wood (HS 44)      • Vessels (HS 89)

• Full sectoral seafood • Fishing rights

2375호

(’17. 9.11.)

• Condensates      • Crude oil

• Natural gas liquids

• Refined petroleum products 

(2,000,000 barrels)     

• Textile

2371호

(’17. 8. 5.)
-

• Seafood (including fish, crustaceans, 

mollusk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in all forms)

• Lead      • Lead ore

2321호

(’16.11.30.)
• Helicopters and vessels

• Copper   • Nickel   • Silver

• Zinc      • Statue

2270호

(’16. 5. 2.)

• Aviation fuel (including aviation 

gasoline, naptha-type jet fuel, 

kerosene-type jet fuel, and 

kerosene-type rocket fuel)

• Coal      • Iron      • Iron ore

• Gold      • Titanium ore  

• Vanadium ore      • Rare earth minerals

* 출처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2321/2371/2375/2397

19)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Hard Target: Sanctions, Inducements, and The Case 
of North Korea, (Stanford University Press, Kindle, 2017), cha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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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결의안은 <표 3>에 정리된 대북 무역제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양차

단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UN 회원국에 해양차단에 관한 법적 권한과 의무를 

함께 부여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자국

의 영역(Territory)을 통과하는 북한발/행 선박, 북한의 통제하에 있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20) 북한국적이거나 북한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보유, 임

차, 운영, 전세 등의 행위와 이들에 대한 보험의 제공 등을 금지하였다.21) 북한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안 2321호로 이어졌고, 북한이 보유, 통제, 운영하는 선박에 대

한 기국(旗國)의 선박등록 취소 의무가 명시되었다.22) 

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6차 핵실험에 따른 결과로서, 화물선의 해양차단

(“Maritime Interdiction of Cargo Vessel”) 항목을 신설하였다. 결의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1) 기국의 동의와 함께 외국 선박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물

건을 수송하고 있다는 합리적 증거를 확보하면 공해상에서도 외국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 (2) 기국은 공해상에서 자국 선박에 대한 검색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선

박을 인근 항구로 이동시켜야 한다. 만약 해당 선박이 지정된 항구로의 이동을 거부

한다면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화물 종류와 환적 장소에 상관없이 북한 

국적의 선박과의 해상 환적 자체를 금지하여야 한다.23) 또한, 결의안 2397호는 

2017년 11월 28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면서 유엔회원국은 자국 선박

이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활동 또는 물품적재에 연루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선박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을 의무화하였다.24) 

<표 4> 유엔안보리 결의안 내 회원국의 해상검색 조치(필요증거 확보 시) 

구  분 기국 동의 확보 기국 동의 미 확보

공  해 의심 선박 검색(재량)
기국은 지정된 항구로 의심 선박을 이동 조치하거나 

해당선박이 불응 시 선박등록을 취소해야함(의무)   

영  해 -
북한행/발 선박에 대한 검색 (의무)

의심 선박 검색, 억류, 동결(재량)

항  내 - 의심 선박 검색, 억류, 동결 (의무)

* 출처 : North Korea Sanction Advisory25)

2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2016), “S/RES/2270(2016),” Mar 2, 2016, p.5.

21) Ibid, p. 5.

2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2016), “S/RES/2321(2016),” Nov 30, 2016, p.5.

23)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2017), “S/RES/2375(2017),” Sep 11, 2017, p.3.

2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2017), “S/RES/2397(2017),” Dec 22, 2017,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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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결의안은 검색대상 선박의 위치에 따라 회원국의 검색재량과 검색의무

를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법적 권한과 의무를 분명히 하였다. 의심되는 선박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물자를 적재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확보 시, 회원국은 재량에 따라 공해 상에서 의심 선박을 검색할 것인지와 자국 선박

에 대한 타국의 검색요청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타국의 검색요

청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자국 선박을 지정된 항구로 이동 조치하여야 하고, 만약 선

박이 불응하면 선박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해 내에서 북한행/발 선박

에 대한 검색은 회원국의 법적 의무인데 반해, 의심 선박이 금지된 물건을 운송하거

나 북한과 관련된 불법거래에 연루되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도 이 선박을 검색, 

억류, 동결하는 것은 회원국의 재량으로 남겨졌다. 그러나, 항내 정박하고 있는 선박

을 검색, 억류, 동결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표 4> 참조)

반면에,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법적 효용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의심 선박을 추적하고 검색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도입을 통해 PSI 등 기존 체제의 법적 

한계를 극복했지만, 효과적인 해양차단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하는데는 실패했

다.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한계를 악용해 제재를 광범위하게 회피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면, 효과적으로 법을 강제할 수단 없이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 집행

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일 것이다.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제 사례로서, 2019년 3월 19일 동중국해

에서 북한 유조선 Saebyol호(IMO번호 : 8916293)는 AIS 송출을 중단한 상태로 식

별이 불가능한 소형선박들과 해상 유류환적을 실시하였다. Saebyol호는 Chong 

Rim2호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Venus”라는 제 3의 이름 또한 선체에 양각

해 놓음이 관찰되었다. 게다가, Saebyol호가 AIS를 꺼놓은 상태로 여러 척의 소형선

박들과 해상 유류환적을 실시하는 동안, 소형선박 중 1척은 AIS 신호를 조작하여 선

박식별을 유조선에서 어선으로 변경함으로써 해상환적 사실을 감추고자 하였다. 북

한 유조선 An San 1호(IMO번호 : 7303803) 또한 2019년 3월 13~14일 선적가능

량을 가득채울 때까지 Saebyol호와 마찬가지로 식별이 불가능한 소형선박들과 동중

국해에서 유류환적을 실시하였다.26)

25) North Korean Sanctions Advisory(2019), pp.10-11.

26)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19/691 
(31 July 2019),” pp.12-14.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해양차단에 관한 연구 / 김정수  37

마지막으로, 유엔안보리가 결의안 내 해양차단 관련 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북

한으로 한정하여 국제관습법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차단한 사실은 지적할 만한 가치

가 있다. 유엔안보리는 결의안의 대북 해양차단 법규는 (1) 오직 북한 관련 선박에게

만 적용되고, (2)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UNCLOS)를 포함한 국제관습법에 의해 구

속되는 회원국의 권리, 의무, 책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3) 새로운 국제관습

법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27) 이를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해양차단 관련 

조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도입된 한시적이고 국지적인 

성격의 법규임을 유추 할 수 있다.  

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이하 PSI)은 

2003년 미국의 주도 아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적이고 다자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었고, 2019년 2월 4일 기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10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28) 존 볼튼 당시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003년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의 밀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SI를 주도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게다가, PSI는 북한 또는 이란 등의 

특정 국가를 봉쇄하기 위함이 아니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외의 활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29)

PSI는 해양차단의 수단으로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이

바지하였다. 첫째, PSI는 정치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 해양차단에 관한 의견을 공유

하고 공동행동을 취하게 하였다. 2018년 5월, PSI 운영전문가 그룹은(Operational 

Expert Group) 2003년에 합의된 “PSI 차단에 대한 원칙”의 이행을 재차 강조하였

다. 이 원칙에 따르면 PSI 참가국은 (1)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수송을 차단하기 위

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고 (2) 신속하고 간소화된 정보교환 절차를 채택하며 (3) 차

단을 뒷받침하는 국내법적 절차를 보완하고 (4) 해양차단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 행

27) S/RES/2375(2017), p.3.

28) Federal Foreign Office of Germany, “Endorsing State List,” Feb 4, 2019, https://www.psi-onlin
e.info/psi-info-en/botschaft/-/2205942 (검색일 : 2019. 8.29.)

29) Arms Control Association, “Interview with John Bolton, under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terview by Wade Boese and Miles Pomper on Nov 4, 
2003, https://www.armscontrol.org/aca/midmonth/2003/November/Bolton (검색일 : 2019.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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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여야 한다.30)   

둘째, 정례적인 훈련으로 해양차단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을 체계화하였다. PSI 협렵

국은 매년 해양차단훈련, 교육 프로그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여 국가간 협력을 증

진하고 해양차단 역량을 증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APER(Asia-Pacific Exercise 

Rotation)에 따라 2014년 미국(Fortune Guard), 2015년 뉴질랜드(Maru), 2016

년 싱가포르(Deep Sabre), 2017년 호주(Pacific Protector), 2018년 일본(Pacific 

shield 18)이 훈련을 개최했고,(31) 올해는 대한민국이 7월 9일부터 12일까지 

Eastern Endeavor 훈련을 부산에서 개최하였다.32)  

셋째, 국가 간 해양차단 협력의 적용 범위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로부터 무역제

재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3년에는 존 볼튼 당시 미 국무부 차관의 인터뷰 내용

대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외의 활동을 PSI에 포함하지 않았다.33) 하지만, 2018년 

5월 PSI 협력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ㆍ2397호에 의해 금지된 대북무역 관련 

물품의 검색, 탐지, 압류 노력을 배가하기로 선언함으로써34)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PSI의 결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PSI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기에 외국 선박에 대한 검

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을뿐더러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협력국

에게 부과하지도 못한다.35)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자유통항권과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는 반면에 연안국의 관

할권을 외국 국적의 선박에 적용하는 것의 적법성을 소수의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으며,36) 존 볼튼 또한 2003년에 PSI의 법적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37) 

30) Federal Foreign Office of Germany,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Statement of Interdictio
n Principles,” May 14, 2018, https://www.psi-online.info/psi-info-en/botschaft/-/2077920 
(검색일 : 2019. 8.29.)

3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Maritime Interdicti
on Exercise Pacific Shield 18,” July 13, 2018,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4e_
002104.html (검색일 : 2019. 8.29.)

32) “외교부‘대량살상무기 불법확산 차단훈련 9일부터 실시,’”『YTN』(2019. 7. 8.)

33) Arms Control Association(2003)

34) Federal Foreign Office of Germany, “Joint Statement from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
I) Partners in Support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375 and 2397 Enforce
ment,” May 11, 2018, https://www.psi-online.info/psi-info-en/service/aktuelles/-/2075616 
(검색일 : 2019. 8.29.)

35) Emma Belcher,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Lessons for Using Nonbinding 
Agreement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Global 
Governance program (July 2011),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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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PSI는 협력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평판의 저하 또는 정치적 비용 부과 등의 

간접적 처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차단과 PSI에 관한 정치적 관심이 옅어지는 

경우 협력국의 약속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38)   

Ⅳ.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해양차단 방안의 법적 검토 

북한은 현존하는 대북 해상제재의 한계를 파악하고 해상에서 다양한 불법행위를 

전개함으로써 대북제재를 광범위하게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한계를 극복

하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해양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방안

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시 해상봉쇄 : 부적합

해상봉쇄는 “적의 해상군사행동 또는 해상경제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해군력에 

의하여 타국의 항만ㆍ연안에 대하여 해면에서 교통을 차단하는 것이고, 전시봉쇄와 

평시봉쇄가 있다.39)”평시 해상봉쇄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세가지 측면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첫째, 국제법

상 해상봉쇄는 명백히 전쟁행위이다. 둘째, 미국과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북한과 체결

한 합의는 대북 해상봉쇄를 제한된다. 셋째, 평시에는 해상전투에 관한 국제관습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해상봉쇄를 시행하기 어렵다. 

첫째, 국제법상 해상봉쇄는 전쟁행위이다. 따라서 평시에 적대국가를 자국의 정치

적 의지대로 굴복시키기 위한 의도로 실행되는 해상봉쇄는 국제법상 적법하다고 인

정되지 않는다.40) 물론, 유엔헌장 42조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

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상봉쇄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41) 

3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p.33-34.  

37) Arms Control Association(2003)

38) Belcher(2011), p.15.

39) 두산백과, “해상봉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050&cid=40942&category
Id=31738 (검색일 : 2020. 1.13.) 

40) 이민효, “해상봉쇄법의 변천과 한반도에서의 적용에 관한 연구,”『국제법학회논총』46(1)(2001), p.179. 

41)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4 October 1945, 1 UNTS XVI,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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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로, 유엔안보리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규탄하며 1990년 8월 25일 

결의안 665호를 통과시켜 페르시아만을 왕래하는 모든 선박의 정선과 화물에 대한 

검색을 허가하였다.42) 하지만, 대이라크 해상봉쇄는 연합군의 걸프전 수행을 위해 필

수적인 여건을 해상에서 미리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 측면이 있다. 즉, 이라크 사례는 

평시 대북 해상봉쇄를 정당화하는 사례가 될 수 없다. 

둘째, 미국과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북한과 체결한 합의는 대북 해상봉쇄를 제한한

다. 1953년 7월 미국, 북한, 중국이 서명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15조는 양측의 해군 

전력이 상대를 향해 어떠한 형태의 봉쇄를 실시하지 않기로 명시하였다.43) 게다가, 

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년 9월 서명한 판문점 선언 시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에 따라 양국은 (1) 군사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2) 봉쇄, 차단, 항행방해와 관련된 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

기로 하였다.44) 즉, 대북 해상봉쇄 방안은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

서와 상충하기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평시에는 해상전투에 관한 국제관습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해상봉쇄를 시

행하기 어렵다. 1909년 2월 런던에서 채택된 해전법규에 관한 선언(Declaration 

concerning the Laws of Naval War, 이하 런던선언)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으로 승인되는 해상전투에 관한 관습을 정리한 것이다.45) 런던선언은 해상봉쇄가 법

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1) 적국의 해안으로 접근하는 모든 선박을 빈틈 없이 효

과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2) 악기상에도 해상봉쇄가 지속되어야 한다. (3) 선박의 

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되어야 한다. (4) 실행 전 시작일, 봉쇄구역, 중립

국 선박 이탈 기한 등이 명확히 공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6) 그러나, 현재의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은 북한과 전면전으로의 확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런던

선언이 요구하는 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끔 제한한다.

4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65(1990), Aug 25, 1990, p.22.

43)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July 27, 1953, p.6.

44) 이민정, “[전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중앙일보』(2018. 9.19.)

45)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런던선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6963&cid=42140
&categoryId=42140(검색일 : 2019. 9.18.)

46) Declaration concerning the Laws of Naval War, London, February 26, 1909, https://ihl-datab
ases.icrc.org/ihl/INTRO/255?OpenDocument (검색일 : 2019.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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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색 강화 : 조건부 적합  

해상에서 외국선박을 검색하는 것은 신중한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임이 틀림

없다. 피검색국가 및 선박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검색실시 결과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1년 미국은 미얀마로 향하던 밸리즈 국적의 북한선박 M/V Light호가 미사일 부

품을 싣고 있다고 의심하여, 기국인 밸리즈의 동의를 얻은 후 해상에서 M/V Light호

를 검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미국 구축함“McCampbell”의 승선요구를 북한이 끝내 

거절하였으나, 미국은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여 강제 승선을 실시하지 않고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M/V Light호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충돌을 피하

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47) 따라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정

당한 방식으로 외국선박을 검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두 개의 필수조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 첫째, 의심되는 외국선박을 해상에서 검색하려는 국가의 강한 의지가 있어

야 한다. 둘째, 의심 선박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첫째, 외국 선박을 해상에서 검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한 검색의지가 있어야 한

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의무적인 검색이 요구되는 북한의 활동이나 거래

물품 등을 명시하여 회원국의 검색의무를 분명히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회원

국의 재량으로 남겨져 있다.(<표 4> 참조) 예를 들어,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하거나 물품을 적재하고 있는 선박을 항내에서는 검색, 

억류, 동결 “해야 한다(shall)”고 명시한 반면, 영해상에서는 해당 선박을 검색, 억류, 

동결 “해도 된다(may)”고 규정하였다.48) 또한, 결의안 2375호는 공해상에서 불법행

위에 가담하거나 금지물품을 적재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요청하는(call upon)”데 

그쳤다.49) 따라서, 해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서 북한 관련 선박을 검색하려는 의지가 

정당하고 적법한 검색을 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이다.       

둘째, 검색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적권한과 강

한 국가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외국선박을 강제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

든 무력을 사용하려면 해당 선박이 불법 행위를 하거나 금지된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

47) 이성규, “美, 미사일 선적 추정, 4차례 검색 요구 압박… NYT ‘미얀마행 북한 선박 회항’ 긴박했던 막후 
공개,”『국민일보』(2011. 6.13.)

48) S/RES/2397(2017), p.4.

49) S/RES/2375(2017), p.3.



42  STRATEGY 21, 통권46호 (Spring 2020년 Vol. 23, No. 1)

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의무

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명백한 증거 없이 외국선박을 향해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타국에 대한 적대행위로서 국제규범에 위배된다.50) 특히, 북한이 불법 해상활

동에 동원하는 선박은 해상에서 검색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무력 사용이 동반될 개연

성이 클 뿐 아니라, 선박식별, 출발/목적지 등을 위조하면서 사법당국의 감시를 피하

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하고 적법한 해상 검색을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

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어떠한 선박 정보가 검색을 정당화 

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영해 내에 위치한 특정 선박의 출발/목적지가 북한이라는 정보는 관할국에 

의한 해상검색을 적법하게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을 출발하거나 향

하는 북한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한 회원국의 검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회원국은 공항, 항구, 자유무역구역 등을 포함한 자국의 영역(Territory) 내에서 해당

선박을 검색해야 한다.51)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또는 이중국적(double-flagging) 선박이 북한과 

관련되었다는 정보는 유엔 회원국에 의한 해상검색을 정당화 한다. 유엔안보리는 해

상차단 조치의 하나로 선박의 국적에 관심을 기울였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선박의 국

적을 박탈하기 위한 조항을 결의안에 포함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321호는 회원

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소유, 통제, 운영하는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였고,52) 결의안 2397호는 유엔회원국은 자국 선박이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활동 또는 물품적재에 연루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선박의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함을 의무화하였다.53) 게다가 선박등록이 취소되어 무국적 상태인 선박은 

임검권에 의한 해상검색의 대상이 된다.54) 따라서 북한이 소유, 통제, 운영하거나 북

한과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의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편의치적 

또는 이중국적의 방법으로 국적을 위조하려한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선박에 대한 해

상검색은 적법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통상적인 제재 회피 전술과 같거나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선박

50) 도경욱, “외국선박 차단 시의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국제법학회논총』56(3)(2011), 
pp.30-31.

51) S/RES/2270(2016), p.5.

52) S/RES/2321(2016), p.5.

53) S/RES/2397(2017), p.5.

5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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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계당국에 의해 추가 검색이 필요하다. 구체적 사례로, 공해상에서 불법으로 자동

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조작된 신호를 송출하며 항해하는 선박은 식별 후 주의깊게 

추적되어야 하며, 항만국 통제점검 시에 선박이력기록부(Continuous Synopsis 

Record)에 기록된 선박등록, 오염방지, 당직, 안전 등의 선박 정보가 일관성이 없거나 

부적절하게 관리되어온 점이 드러난 선박에 대한 추가검색은 정당화 될 수 있다.55)  

Ⅴ.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해양차단 방안의 전략적 검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성과를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는 전략은 (1) 바람직한 목적

을 설정하고, (2)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 후, (3) 가용수단을 할당하는 과정을 통해 수

립할 수 있다.56) 그러나, 특정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을 

할당하는 단순한 절차로 격하 되어서는 안 되고 창의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어야 한다.57) 

1) 바람직한 목적의 설정

바람직한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무 및 효과 중심의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과

감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효과의 방법과 수단이 필요 할 것이나, 반대로 

실현 가능한 방법과 가용한 수단은 목적 설정을 제한하기도 한다.58) 

대북 해양차단을 통해 달성 할 수 있는 목적 중 가장 과감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고, 이는 틀림없이 가장 강압적인 방법과 수단을 요구할 것이다. 북

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일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

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만 상응하는 대북제재 해제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55) North Korean Sanctions Advisory(2019), p.11. 

56) Dale C. Eikmeier, “A Logical Method for Center-of-Gravity Analysis,” Military Review, 
September-October 2007, p.63.

57) Jeffrey W. Meiser, “Ends + Ways + Means = (Bad) Strategy,” Parameters 46 (4) Winter 
2016-2017, pp.81-82.

58) Eikmeier(2007),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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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근절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완전히 포

기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해상차단 목적이 존재한다. 

반면에 보다 현실적인 목적도 존재하며 대북 해양차단 수준에 상응하여 비핵화 진

전의 정도도 나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아류

(Denuclearization Lite)”에 대한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

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북핵 문제에 관한 전통적인 미

국의 입장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에서 비롯한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을 철저히 검증한 후 국제기구의 영구적인 감독하에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

를 일부 장소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함과 동시에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59)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바뀐 목적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활

동 보다 덜 강압적인 해양차단 방법과 수단을 요구할 것이다.  

대북제재, 해양차단, 북핵협상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안

보리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 변화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해

양차단 방안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근절하고 그에 상당한 무역량을 감소시킬 것이라

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역데이터는 지하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북한의 지하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데이터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2016~17년 통과된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2016년 대중수출량의 59%를 규제

하도록 설계되었으나,(<차트 1> 참조) 북한의 대중수출량은 2016년 미화 2,634.4 백

만달러에서 2018년 57.067 백만달러로 97.8% 급감하였다.60) 이는 설계치를 38.8% 

초과한 것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 원인으로는 북한 사회의 폐쇄적 특

성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 확인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은 해상에서 다양한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제재를 광범위하게 회피하여 왔기에 무역량의 많은 부분이 통

계에 반영되지 않고 음성화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대북 해양차단은 북한

의 음성화된 해상무역을 표적으로 하여 이를 근절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이 되어

야 한다. 

59) James Stavridis, “The Path Forward With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Lite’,” 
Bloomberg, July 11, 2019.

60)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검색일 : 201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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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1>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규모

* 출처 : UN Comtrade61)

정리하면, 대북 해양차단 수준에 따라 설정 가능한 목적을 아래와 같이 나열할 수 

있다. (1) 북한의 해상 불법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

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2) 해양차단을 통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위축은 

북핵 협상을 상당히 진전시킬 것이다. (3) 대북 해양차단 의도만으로도 북한이 비핵

화 협상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목적 “해양차단을 통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위축”이 세 가지 측면

에서 가장 타당하고 적합한 목적이다. 첫째,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완벽히 차단하

려는 시도는 사실상의 해상봉쇄 조치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논한바대

로 평시 해상봉쇄는 정당하고 적법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둘째, 북한의 해상 불법거래

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방법과 수단이 필요한 데, 이는 많은 비용과 희

생을 요구한다. 특히, 불필요하게 한반도 내 전쟁 위험을 높이고, 진행중인 북핵협상

도 좌초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압박을 통해 북한을 위축시키는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비용과 희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감

소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의 불법 음성거래를 위축

시키기 위해서는 의도 전달을 넘어서서 실질적 차단조치가 요구된다. 

61) Author’s Calculation from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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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국 항만당국에 의한 외국선박 억류 건수(’17. 1. 1. ~ ’19. 5.30.)

연  도 억류건수 점검국가 선박국적

2017 13

중국

북한 9, 피지 3, 토고 1

2018 2 북한 2

2019 1 북한 1

* 출처 : NK News Ship Tracker62)

2) 최적의 방법 선택

목적이 설정되었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식별하고,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63) “해양차단을 통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위축”

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크게 세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1) 공해 및 영해상을 항해

하는 내ㆍ외국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법거래에 관한 충

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루된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VBSS : 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을 시행해야 한다. (2)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선박

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30일 사이에 중국의 항만당국은 12척의 북한국적 선박을 억류한 바 있다. (<표 5> 

참조) (3) 정유, 보험 등 해운관련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보험

회사로 하여금 계약 전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반드시 점검하게끔 하고, 선박이 

AIS의 작동을 중지하거나 신호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계약서에 기입

하도록 규제하며, 정유회사로 하여금 제품의 최종목적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조

항을 도입함으로써 북한의 불법활동을 경감시킬 수 있다.64)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이 중요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첫 번째 방법 “공해 및 영해상을 항해하는 내ㆍ외국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이 다른 방법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공해 및 영

해상에서 항행중인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함으로써 불법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간이윤을 삭감시켜 불법 해상활동을 지속할 이유가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해상검문검색로 인해 북한의 불법거래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불법행

62) https://www.nknews.org/pro/nk-ship-tracker/ (검색일 : 2019. 6. 1.)

63) Eikmeier(2007), p.64.

64) North Korean Sanctions Advisory(2019),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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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낮아지게 된다. 기대수익은 예상수입금액과 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수입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낮아져 불법거래를 통한 기대수익 또한 감소할 것이다.65) 게다가, 북한

의 불법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승할 것이다. 해상검문검색이 강화되게 되면 이

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항로를 우회하여야 하고, 새로운 경계수단이 요구될 것이

며, 선박을 위조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역사적 사례로서 수에즈 운하는 정

치적 이유로 1967년부터 1975년간 폐쇄되었는데, 기존 항로를 우회하게끔 하여 무

역비용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수에즈 운하 폐쇄로 인해 항로가 10% 증가할 때마다 

무역량이 5% 감소하였다.66)    

반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근본

적인 해결방안이 되기에는 세 가지 측면의 한계가 있다. 첫째, 이미 북한은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불법 해상환적을 실시하여 항만당국에 의한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변하는 국가안보 이익에 따라 유엔안보리 제재 집행 수준

을 달리 한다. 2017년 북한의 전체무역량에서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95%

로67)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있기에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협력과 참

여는 극히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제재 집행 수준은 안보상황에 따라 낮아질 수 

있기에68) 중국의 협력과 참여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협력했던 2017년에는 9척의 북한국적 선박을 억류한 반면, 

2018년에는 2척만을 억류하여(<표 5> 참조) 북한에 관한 중국의 안보이익 계산법이 

변화하였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민간기업이 불법거래를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한, 이에 대한 규제는 실패할 개연성이 크다. 제3국의 민간기업이 불법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간이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규제를 회피할 새

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다. 

65) Haggard and Noland(2017), chap.3.

66) James Feyrer, “The 1967-75 Suez Canal closure: Lessons for trade and the trade-income link.” 
VOX-EU, Dec 23, 2009, https://voxeu.org/article/1967-75-suez-canal-closure-lessons-trade 
(검색일 : 2019. 8. 29.)

67) North Korea In the World, “China-DPRK Merchandise Trade Volumn,” https://www.northkor
eaintheworld.org/china-dprk/total-trade (검색일 : 2019. 9. 16.)

68) Silberstein(201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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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용수단의 할당

가용수단을 할당하는 과정은 목적달성을 위해 선택된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

을 확인하고 적절히 배정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지며, 수단의 활용 가능여부는 목적설

정과 방법선택을 제한한다.69) 이에 따라,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

으로 공해 및 영해상을 항해하는 내ㆍ외국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가능한 수단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1)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2) 지역안보협의체(6자회담) (3) 한미일 안보협력 (4) 개별국가 단독행동 

나열된 수단 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이 공해 및 영해상에서 내ㆍ외국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 망망대해에서 북한 관련 

선박을 확인ㆍ추적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수집ㆍ유지하며, 

해상검문검색(VBSS)을 시행하는 절차는 매우 어렵고 큰 비용의 지출이 요구되는 과

업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분담과 국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에 해

양차단 임무를 소수의 국가에게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

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은 국가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

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 PSI는 첫째, 정치적인 이해가 같은 많은 국가들이 해양차단

에 관한 노력에 참여하고 공동행동을 취하게끔 한다. 둘째, 비협력 국가에 대해 평판 

및 정치적 비용을 부과하여 국가간 협력 조정의 어려움을 감소시킨다. 특히,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비협력으로 인한 평판 및 정치적 비용이 

상승하여 협력 조정이 용이해 질 것이다. 셋째, 연례적인 훈련으로 국가 간 협력을 

체계화한다. 

PSI의 법적 한계는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외국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불법행위에 연루된 선박을 검색할 법적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여함

으로써 극복되었다. 반면에,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실질적인 제재 집행수단의 결여로 

인해 법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PSI를 통해 집행한다

면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일으켜70)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PSI 협력국은 2018년 5월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2397호를 지원하

기로 선언했는데,71) 이는 PSI의 적용범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에서 대북제재 

69) Eikmeier(2007), p.64.

70) Haggard and Noland(2017), chap.3.

71) Federal Foreign Office of Germany(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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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 방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시행하려는 수단으로 PSI를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 크게 세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유엔 대북제재 집행이 미국 주도하에 

PSI 참여국 중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같은 PSI 비참여국으로 하여금 PSI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

록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는 구실에 불과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견

제에 PSI가 활용될 것을 우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외에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하고 있는 개별국가들이 있는데, 국제협력에 의한 다자적인 

노력과 일부국가의 독자적인 노력간의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유엔안

보리 제재 집행을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강압적인 군사력 활용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노이 선언 결렬 이후로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해상제재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

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미국의 주요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6개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해상제재에 참여중이며, 한국은 PSI 훈련에는 

참가하나 실제 해상제재 집행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참가전력으로

는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의 4,500톤급 버솔프함, 영국의 4,900톤급 호위함 몬트로스

함, 프랑스의 호위함 방데미에르함 및 팔콘 200 해상초계기, 호주의 P-8A 및 

AP-3C 오리온 해상초계기가 있으며, 일본은 사세보항과 가데나 공군기지를 제공함

과 함께 아사히급 호위함을 참가시키고 있다.72) 하지만, 미국 동맹국 위주의 대북 해

상제재는 오히려 중국의 반발 및 미국의 대중견제전략에 대한 의심을 강화시켜 대북

제재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고, PSI 협력국 중 비동맹국의 해상제재 참여를 제한하

는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명분에 동의하는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면서도, 국제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가

능한 공통과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끝으로, PSI 참여국은 대북제재 집행 활동이 북한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

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평시 해상봉쇄로 연계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광범위한 제재회피를 해상에서 차단하는 노력은 결국 북한과

72) 김기호, “北선박 단속 7개국 軍작전에 한국만 빠져,”『신동아』(20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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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대

북 해양차단의 적합성과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해상활동을 위축시

키기 위해 공해 및 영해상에서 항해중인 내ㆍ외국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활동

이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는 틀을 유지해야 한다. 비록 북한의 

불법무역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상황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게 만

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PSI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하

여 북한의 밀거래를 해상에서 적발하고 불법자산을 압수하는 확률을 높여 북한이 불

법 해상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축시키는 데 노력

을 집중하여야 한다. 

Ⅵ. 맺음말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처럼 해

상에서의 각종 불법 거래를 지속하면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회피할 수 있

다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북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실질적인 해양차

단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북 해상봉쇄와 같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접근방식은 적법하

지도 않을뿐더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또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기에 자제되어야 

한다.  

북한이 광범위하게 저지르고 있는 해상 불법활동을 위축시켜 대북협상력을 제고하

기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은 공해 및 영해상을 항행중인 내ㆍ외국 선박

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금지된 불법거래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를 유도하여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적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선박 검색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할만한 국가의 의지가 필요하고, 의심 선박이 유엔안보리 결의

안에 의해 금지된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다는 합리적 증거를 확보한 후에 해당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VBSS)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해 및 영해상에서 내ㆍ외국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방지 구상(PSI)이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현존 대북 해상제재

의 한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회피 및 무용화 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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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방지 구상(PSI)의 법적 구속력 부재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가

지는 법 집행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PSI를 활용한다면, 많은 국가들의 대북 해양차단에의 협

력과 비용 분담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

다. 특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모든 법적 논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

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 PSI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결합을 통해 대

북협상력을 제고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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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itime Interdiction against the DPRK’s Illicit 
Maritime Practices

73)Kim, Jeong-Soo*

Despite the deep concerns against the DPRK and the harsh sanctions 

imposed on it, the country renders the sanctions futile by facilitating 

various illegal trades such as the ship-to-ship transfers of petroleum or 

coal. Rec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nt into paying attention 

to solve this matter. Among the measures the community can take, 

“reinforcing the search and inspection of the DPRK related vessels 

transiting in the high and territorial seas” is the best policy approach to 

reduce the sanction evasion and prov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considerable bargaining advantages. This measure requires the 

forceful action by legal enforcement agencies, also known as VBSS. 

(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 It would make the deals prohibited by 

the UNSCRs (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less profitable 

by reducing the expected return on the deals and increasing the cost for 

them. So, it would make the illegal deals under the table less attractive. 

The DPRK has been able to render the sanctions futile by exploit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maritime sanctions. The resolutions are 

short of being specific about law enforcement, and the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s legally nonbinding. However, if the UNSCRs and the 

PSI are combined, they can generate a new source of power and exploit 

the weakness of the DPRK. Noting that the recent UNSCRs stipulated all 

the legal discussions in the resolutions are confined and applied only to 

the DPRK, the PSI can target the commercial trade as well as the 

WMD-related materials in the case of the DPRK's illegal maritime 

* ROKN Lt, Graduate Student a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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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Therefore, the PSI endorsing partners should go beyond mere 

commitments. They should discuss action plans to implement the 

maritime interdictions to the extent that they discourage the DPRK and 

its business partners continuing the illegal activities.

Keywor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UNSCR), North Korea Sanctions,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Maritime Interdiction, Block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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